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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입

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국회의 과제 연속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

전환포럼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U를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등 각국에서는 2050-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이미 전세계는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장벽을 빠른 속도로 강화하며 Net-Zero 사회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기존 30.2%에서 21.5%로 줄

이고 원전 비중을 8.5% 높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며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임기 내에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원전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RE100으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장벽의 등장, 분산형 재생에

너지원 증가로 인해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부담 역시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원전안전에 대

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6년간 무려 3조원에 달하는 소중한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할 뿐 미래세대가 공유할 바다를 

지킬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 사 말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전환

의 시대를 맞아 다음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개선방향이 도

출될 수 있는 담론이 형성되는 세미나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 역시 이번 세미나에 함께 해주

신 박정현, 박지혜, 서왕진, 임미애, 윤종오 당선인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우원식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반갑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해시을 김정호

입니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개최를 축하합니다. 오늘 2차 세미나 

주제인 ‘원전 안전’은 제가 평소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여서 더욱 뜻깊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하

여 자리를 마련해주신 양이원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뜻을 모은 의원, 당선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님를 비롯하여 주제발표로 나서는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송기호 변호사를 비롯한 토론 패

널로 참석하신 전문가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로 인해 전지구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보다 1.5도 상승하기까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가 더욱 잦아지고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미 기후위기를 돌이킬 수 없다는 비관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막고 대응해야 할지에 인류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전 지구적 차원의 비상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 에너지, 수송

과 건물, 자원순환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도를 낮추기 위한 비상행동에 동참해야 합니

다. 22대 국회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통해 특단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탈탄소 기술 중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가 가장 크게 기여할 것

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여 정도가 미미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사능폐기물과 발전온배수를 발생시키는 등 다른 환경 목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의 

발전공기업들은 1년에 600억톤이 넘는 발전온배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중 단 0.9%만 재활용

하고 나머지는 해양으로 방류되어 해수온도 상승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원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하며 국제

적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인 RE100이 아닌 원전을 포함한 CFE 이니셔티브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준위방폐물처리장도 없고 전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무

조건 원전만 외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에너지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자리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안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저 역시 탄소중립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

의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인 사 말

2024년 5월

국회의원 김정호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김성환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이번 연속 세미나 주최를 위해 힘써주신 양이원영 의원님을 비롯하여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

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에너지전환포럼에도 감사드립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장벽을 빠른 속

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

하고 있으며, EU도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확보하기 위해 400조 원 이상 규모의 민관합작 투

자에 나섰습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RE100 기준을 협력업체에 납품요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를 충족하기 위

해 국내 기업들도 RE100 가입을 선택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감축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

다. 이제 에너지 전환은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 경제와도 직결되는 의제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규범이 되어가는 

‘RE100’을 부정하고 ‘CF100’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에너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에너지공약으로 산업단지, 도로, 유휴부지에서 태양광 발전 확대하는 

방법으로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등 RE100실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 사 말

정부는 재작년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2018년 40%대비 33.3%로 낮췄습니다. 이는 

2021년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기존 NDC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더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RE100 실현과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삶과 향후 2~3년이 중요한 고비라는 사실 인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혜를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저 또한 기후 국회

로 만들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김성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양이원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구책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입니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제22대 국회의 과제 연속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주신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사)에너지전환포럼, 우원식․김성환․김정호 국

회의원님, 그리고 박정현․박지혜․서왕진․임미애․윤종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전 세계는 지구 연평

균 온도를 2100년까지 1800년대 이전 대비 1.5캜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5캜는 

기후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3일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지구 연평균 온도는 1.45도(±0.12도 오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에 대

한 대응이 더욱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기후대응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

제문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RE100 이후 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었고, 미국

은 청정경제법과 해외오염관세법, 탄소집약도 조사의무법을 통해 탄소무역장벽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역시 기업들의 탄소감축 의무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21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정

하는 한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전

환을 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원전 중

심 정책 이후 21대 국회의 많은 노력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 세계적인 추세를 

인 사 말

고려하지 않는 원전 확대는 물론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도 정부와 여

당이 나서 국민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로 윤석열 정권의 후퇴하는 정책들을 심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 윤석열 정부의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에너지․원전안전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

각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바로 세밀함입니다. 국회가 아무리 법과 정책적 

방향과 목표를 만들더라도 정부에서 하위법령을 통해 무력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

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선 더욱 세밀하고 탄탄하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정책들을 함께 고

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양이원영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박정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안녕하세요?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당선자 박정현입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막중한 시대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 24년간 시민운동을 했고 주요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 시의원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청장으로 일할 때도 지역에서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제

안하고 추진했습니다.  

지난 민선7기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에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역에서부터 실천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실험으로 주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과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의 적극적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이제 22대 국회의원으로서 그 열정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위기, 민생경제 위기, 지역위기, 평화위기, 그리고 기후 위기

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나갈 정책을 수립하

고 추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입니다. 

다행히 뜻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과 연구자, 그리고 시민활동가가 계셔서 힘겹지만 희망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인 사 말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은 소속 정당과 분야별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

제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기후위기 시대로의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22대 국회

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박정현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박지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안녕하십니까, 

의정부(갑) 국회의원 당선인 박지혜입니다.

탄소중립 관련 동향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막중한 시

대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에 함께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전세계적으로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ESG 공시 의무화를 포함한 탄소경제장벽이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친원전’ 정책에 박차를 가하며, RE100 대신 

원전 중심의 CF100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정책을 ‘귀찮고 비용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시선으로 추진하고 있어 에너지정책

의 경우 과거로 역행하는 수준이며, ‘기후 위기 대응 기반’은 망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빠른 대응이 국가적으로 이익인 상황에서 기후 대응 관련 정

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산업 이

슈를 중점에 두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후경제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정의로운 전환’이나 ‘기후재난의 차별적 피해’까지 고려하고 

있어, 제22대 국회에서는 기후의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소속 정당과 분야별 이해관계를 떠나 당장 실천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기준을 충족하고, 

인 사 말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토대로, 제22대 국회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박지혜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서왕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갈길 잃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22대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당선자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재

생에너지 100%로 이용해야 하는 RE100은 우리 산업 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

다. 그러나 우리나라 제조 수출기업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RE100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

다. RE100을 이행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와 제도·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부족

한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CF100이라는 허울을 쓰고 밀어부치는 원전은 당장은 편리한 수

단이겠지만,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올바른 대안은 결코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로지 원전’만을 

강요하다보니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의 위험성

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이상 원전 편향의 에

너지 정책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 체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현과 산업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경제가 당면한 생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 과

제로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입니다.

인 사 말

이를 위해서 태양광·풍력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입지제 전면 도입 및 인허가 원스톱숍 구축, 

에너지분권과 주민소득공유 보장, 전력망선제투자 국가책임제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및 전력시장 

제도 개선, 탄소시장 조성과 에너지복지 확대, 탄소중립 총괄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입법·예산 정책들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상황을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예산심의

권을 가진 상설 위원회로 재구성하고,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

니다.

이번 연속세미나가 21대 국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의 역

할과 방향을 다시금 바로 세우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신 양

이원영 의원님과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분들께도 고마움을 나눕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 

모아진 고견을 바탕으로 22대 국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저 또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서왕진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윤종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진보당, 울산 북구)

안녕하십니까? 

울산 북구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오입니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기회

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에서 논의하게 될 RE100 대한민국을 위

한 22대 국회의 과제와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RE100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글로벌 위기인 기후변화를 막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

기 시작했습니다. RE100은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국내 주요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결되는 요소

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가장 조달하기 어려운 나

라로 지목됐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RE100을 외면하고, 원전을 포함한 CF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 원전기술에 4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이미 원전의 문제는 확인되었

고, 원전을 중단하는 결단만 남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인 사 말

이런 상황에서22대 국회가 RE100의 실현과 원전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토론하는 것은 시

의적절하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회의 과제를 위해 발표와 토론에 나서 주신 분들게 깊이 감사드리며, 토론된 결과를 국회가 잘 실

현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윤종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임미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임미애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양이원영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는 역대 최고 기온을 갱신했던 ‘괴물 폭염’과 대한민국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엿

새 만에 쏟아진 ‘재난급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21세기 중반이면 한반도의 여름은 4.5개월로 길어지고 겨울은 2.5개월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농업 

생산량은 25%가 감소되고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각종 작물 환경 변화는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이어

져 고물가의 원인이 됩니다. 기후가 민생을 위협합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해 5월 세계기상기구는 5년 이내에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

화 이전 대비 1.5캜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은 바로 탄소중

립입니다.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축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수입 제품에 탄소 배

출권 가격을 관세처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인 사 말

RE100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이노텍, SK실트론 등 우리 기업들도 RE100에 동참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오히려 퇴행했습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중심의 CF100이라는 엉터리 캠페인

을 급조했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서 국제적 망신만 초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하는 기후정책과 원전안전 정책에 맞서서 싸웠

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의 기후정책 역주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원

전안전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22대 국회의 정책과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분의 발걸음

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국회의원 임미애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시  간 주  요  내  용

10:00~10:03 개회

10:03~10:26

인사말
우원식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대표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책임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서왕진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국혁신당)
윤종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진보당)
임미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10:35~11:25

[주제발표1] 세계 원전 수출시장의 전망과 한계
김대경(아시아개발은행 컨설턴트)
[주제발표2] 한국 원전의 안정성 문제와 과제
한병섭(한국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주제발표3]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과제 
: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송기호 변호사(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11:25~12:15

지정토론
황분희 나아리이주대책위 부위원장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진재용 변호사

12:15~12: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프로그램



세계 원전 수출시장의
전망과 한계

주제발표

김대경
컨설턴트/아시아개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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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현황
원전 현황

연도별 건설 중인 원전
현재 건설 중인 원전

2기 이상 계획 또는 제안된 원전

연도별 건설 중인 원전

원전 현황

세계

한국

현재 건설 중인 원전

나라 기 (자체 설계) 기타 벤더 용량 [MW] 건설 착수 계통 접속 공기지연 기

중국 23 (19) 러시아: 4 24,408 2016-2023 2023-2028 1

인도 8 (4) 러시아: 4 6,028 2004-2021 2024-2027 6

러시아 5 (5) - 2,810 2018-2022 2025-2027 2

터키 4 (0) 러시아: 4 4,456 2018-2022 2024-2027 1

이집트 3 (0) 러시아: 3 3,300 2022-2023 2028-2030 -

한국 3 (3) - 4,020 2013-2018 2024-2025 3

방글라데시 2 (0) 러시아: 2 2,160 2017-2018 2024 1

영국 2 (0) 프랑스: 2 3,260 2018-2019 2027-2028 2

합계 50 (31) 19 50,442 -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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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이상 계획 또는 제안된 원전

나라 계획 [기/MW] 제안 [기/MW]

방글라데시 0 0 2 2,400

브라질 1 1,405 8 8,000

불가리아 2 2,300 0 0

캐나다 2 400 9 5,700

중국 41 44,660 158 186,450

체코 1 1,200 3 3,600

프랑스 0 0 6 9,900

헝가리 2 2,400 0 0

인도 12 8,400 28 32,000

이란 2 1,417 6 5,200

일본 1 1,385 8 11,562

멕시코 0 0 2 2,000

한국 2 2,800 0 0

나라 계획 [기/MW] 제안 [기/MW]

네덜란드 0 0 2 2,000

폴란드 3 3,750 26 10,000

루마니아 2 1,400 6 462

러시아 14 8,930 36 37,716

사우디 0 0 2 2,900

남아공 0 0 0 2,400

스웨덴 2 2,500 0 0

터키 0 0 8 9,600

우크라이나 2 2,500 7 8,750

UAE 0 0 2 2,800

영국 2 3,340 2 2,300

미국 0 0 13 10,500

아르헨티나 1 1,150 1 750

계획: 92기/89,938MW, 제안: 335기. 356,990MW

원전 신시장 검토
수소 생산

산업용 열 생산
급전 기능한 전원

특수 목적 전용 SMR

원전 시장 규모 (2023)

원전: $63 billion vs 재생에너지: $659 billion

수소 생산

§ 신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 원전은 가장 비싼 전원 → 경제적인 수소 생산 불가능
• 저탄소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 → 그리드 탄소배출 증가

§ 수명 연장된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
• 저비용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 → 전기요금 인상
• 저탄소 전원이 그리드에서 제외 → 그리드 탄소배출 증가

원전을 이용한 수소 생산은
비경제적이며 그리드의 탄소중립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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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 생산

§ 기존의 원전 적용은 제한적

§ 개발 중인 원전 및 미래 원
전은 불확실

§ 연속 운전이 필요한 산업용 
프로세스를 위한 중복 설비 
필요

§ 산업용 설비와 같은 위치에 
배치해야 하는 지리적 제약

특수 목적 전용 SMR

§ 사례
• Constellation and Micro Soft: Data Center용 SMR
• Constellation and Commonwealth Edison: 100% clean energy utility
• Dow Chemical and X-energy: 4-unit, 320MWe SMR for heat and 

power

§ 문제점
• 여전히 높은 비용
• 대부분 정부 보조금에 의존
• 지리적 제약

아직까지 비용효과적인 SMR 없음

급전 가능한 전원

§ 기존 대형 원전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부하율을 최대로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 (IEA)도 2050년까지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시
나리오 모델에서 선진국에서 시간별 (hour-to-hour) 유연성 중 원자력이 차
지하는 비중을 2%로,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1%로 설정

§ 원전 산업계에서는 원전을 저탄소, 급전가능, 유연성 발전이라고 주장하지
만 원전의 유연한 운전은 기술적, 경제적 제약이 있음

§ 원전의 유연성 운전이 적용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원전의 출력 조정은 유지보수 요구사항을 증가시킨다.”고 기록

기존 원전의 유연 운전은 기술적, 경제적 제약이 따름

수출시장 전망과 한계
시장 전망

중국과 러시아
원전 기술 수준

타겟 시장 잠재력
원전 도입국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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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구분 2022 2023 2024~2026 2050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 (%) 2.4% 2.2% 3.4% 3%

예측 추가
신규 원전 29 GW

740 GW
(COP28 Triple Nuclear)

IEA 전망 (2024)

구분 2030 2050

High Scenario 600 GW 1,500 GW 

Low Scenario No growth 600 GW 

OECD 전망 (2008)

원전 기술 수준 - 시공 및 운영

§ 세계 최초 임계 도달 원자로: 미국 (1942) 

§ 세계 최초 원전: 미국 (1951)

§ 세계 최초 민수용 원전: 러시아 (1954)

§ 세계 최초 상업용 원전: 영국 (1956)

§ 세계 최초 2 세대 원전: 러시아 (1963)  

§ 세계 최초 3 세대 원전: 일본

§ 세계 최초 3.5 세대 원전: 러시아

§ 세계 최초 4 세대 원전: 중국

§ 세계 최초 SMR: 중국

중국과 러시아

구분 중국 러시아

원전 건설
53% by unit, 55% by capacity

(2013~2022)
14% by unit, 7% by capacity

(2013~2022)

원전 기자재
40% of nameplate capacity

(2013~2022)
35% of nameplate capacity

(2013~2022)

우라늄 농축 10.5% of 2020 capacity 46% of 2020 capacity

우라늄 conversion 25% of uranium conversion in 2020 38% of uranium conversion in 2020

신규 원전은 중국이, 기타 국가의 원전은 러시아가

원전 기술 수준 - 안전

구분 APR1400 APR1000 AP1000 ESBWR EPR VVeR1200

Generation III III+ III+ III+ III+ III+

CDF < 1E-5 < 1E-5 2.1E-7 1.7E-8 5.3E-7 6.1E-7

LRF < 1E-6 < 1E-6 3.9E-8 1.4E-9 - 1.8E-8

Containment Single Double Single Single Double Double

Emergency Safeguards Active
Active & 
Passive Passive Passive Active Passive

Core Catcher No Yes No Yes Yes Yes

Flexible Operation No Yes Yes Yes Yes Yes

CDF: Core Damage Frequency, LRF: Large Relea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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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시장 잠재력

§ 타겟 제외 시장: 
• 자급 능력: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 접근 제약: 인도, 기타 아시아 

§ 타겟 시장: 유럽 국가 중 친 서방 국가 및 중동

나라
계획 제안

기 용량 [MW] 기 용량 [MW]

불가리아 2 2,300 - -

체코 1 1,200 3 3,600

헝가리 2 2,400 - -

네덜란드 - - 2 2,000

폴란드 3 3,750 26 10,000

루마니아 2 1,400 6 462

스웨덴 2 2,500 - -

터키 - - 8 9,600

영국 2 3,340 2 2,300

사우디 - - 2 2,900

UAE 2 3,340 2 2,300

합계 16 20,230 61 32,662 

원전 도입국의 요구사항 (2)

저금리 대출 및 자본 투자
수출국 수입국 원전 수출국 금융조달 조건

프랑스

중국 Taishan 1 & 2 30% 자본 투자 (80억 유로 추정)

핀란드 Olkiluoto 3 COFACE에서 5.70억 유로 대출 보증, 12년 상환

영국 Hinkley Point C
총 220~230억 파운드 중 66.5% 자본 투자
(나머지 33.5% 중국 투자)

중국
파키스탄

CHASNUPP 3 & 4
10억 달러, 이자율 2%, 20년 상환
4.74억 달러, 이자율 6%, 20년 상환
1.08억 달러, 이자율 1%, 20년 상환

KANNUPP 2 & 3
40억 달러, 이자율 2%, 20년 상환
22.7억 달러, 이자율 6%, 20년 상환

아르헨티나 Atucha 3 67억 달러, 이자율 4.5%, 20년 상환

한국 UAE Barakah 1, 2, 3, & 4
KEXIM: 25억 달러, 18년 상환
KEPCO: 47억 달러 자본 투자

원전 도입국의 요구사항 (1)

저금리 대출 및 자본 투자
수출국 수입국 원전 수출국 금융조달 조건

러시아

방글라데시 Rooppur 1 & 2
113.8억 달러, 이자율 6개월 LIBOR+1.75% (최대 4%), 20
년 상환

벨라루스 Ostrovets 1 & 2 최대 100억 달러, 이자율 3.3%, 15년 상환

중국 Tianwan 13억 달러, 이자율 4%, 13년 상환

이집트 El Dabaa 1, 2, 3 & 4 250억 달러, 이자율 3%, 22년 상환

헝가리 Paks 5 & 6 100억 유로, 이자율 3.95/4.5/4.8/4.95%, 16년 상환

인도
Kudankulam 3 & 4

원전 건설: 35억 달러, 이자율 4%, 14년 상환
연료 공급: 8억 달러, 이자율 4%, 4년 상환 

Kudankulam 5 & 6 42억 달러

터키 Akkuyu 자본 투자 51%

핀란드 Hanhikivi 자본 투자 34%

종합
결론

제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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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 세계 시장 잠재력의 75%는 접근 불가능

• 자급 가능한 국가: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 타국의 접근을 제한 하는 국가: 인도

§ 접근 가능한 국가는 제한적

• 접근 가능한 국가는 친 서방 유럽 국가 및 중동 국가로 제한적

원전 시장은 제한적 시장

§ 원천기술 부족

• Westinghouse 社와의 특허 분쟁

§ 차세대 원전 건설 경험 없음

• 3.5 세대 원전 건설 경험 보유 국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4 세대 원전 건설 경험 보유 국가: 중국

• SMR 건설 경험 보유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 부족

제안 사항

§ UAE Barakah 원전의 공기 지연 (당초 2020년 전체 4호기 상업운전 → 2024년으로 지연)

• 지체상금 규모

• 적자 규모

• 계약 변경 내역

• 사후 평가 보고서 작성 등

기 수출 원전의 사후 평가

§ 수주 우선순위

• 발주자 부담 > 대출 참여 > 자본 참여 > 대출 참여 및 자본 참여

§ 자금조달 평가

• 자본참여 유무 및 적정성 평가

• 수출국 대출 유무, 대출금액 및 금리 적정성 평가 등

신규 수출 원전의 사전 점검

결론 (2)

§ Cost Overrun & Time Overrun

원전 시장은 High Risk 시장

프로젝트 Cost Overrun Time Overrun

Hinkley Point C (영국) £18bn → £46bn 2025 → 2029

Okiluoto 3 (핀란드) €3bn → €11 2009 → 2022

Vogtle 3 (미국) $14bn → $21bn 2016 → 2023

Barakah (UAE) ? 2020 → 2024

§ Long-Time Project

•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 소요

• 10년 동안의 상황변화에 취약: 정책의 변화, 금리의 변화 등

저가 수주의 위험성
§ 제한된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경우 저가입찰의 가능성 높음

§ High-Risk 사업의 저가수주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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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변화
원전 사고 : 안전한가?

지진, 기후 : 더 큰 영향은?

원전 비리 : 믿을 수 있는가?

사용후 핵연료 : 얼마나 오래? 답은?

경제성과 사회성 : 얼마나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핵무장 : 우리도 그들처럼…

새로운 에너지 : 언제쯤?

국국가가,
집집단단,
경경제제성성

개개인인,
안안전전,
환환경경

4

원원전전의의  지지속속가가능능성성??

선택의 우선 가치는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만족
 현재

전력 예비율 적정 보유
 2016년 원전 지역 지진, 최근 기후온난화 영향으로 국민 불안 증대
 특정지역 원전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논란 
탈핵 선언에 따른 점진적 원전 축소
수출/안전 산업 .vs. 위험산업 인식 대립

 미래
 경제적 에너지원 확보 필요
에너지 안보 확보

 장기적 사용후 핵연료 처리/처분 문제
결정과 근거는?

국민의 선택
국민(피해자우선) 안전
미래의 안전을 감안한 현재의 안전이 최우선 

원원전전 추추진진 여여부부는는 국국가가적적 사사업업. 그그러러나나  현현재재의의 안안전전이이 더더 시시급급…. 5

• 물리적 다수호기 문제

원원전전  과과밀밀집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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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기후후와와 원원전전 설설계계
Ø 1954구소련 세계 최초 상용 원전오오브브닌닌스스크크 (Obninsk) 운전 개시
Ø 1969 국가환경정책법(미국)
Ø 1979 미국 ESRP(NUREG-0555)
Ø 1979 미국 TMI 원전사고 : 중대사고 발생 확인
Ø 1986 구 소련 Chernobyl 원전 사고
Ø 1986 미국 안전목표정책 성명(NRC 1986)
Ø 1989 미국 원전운영을 위한 중대사고 완화 대안 고려 판결
Ø 1994 국내 안전목표정책 성명(과학기술처)
Ø 1999 미국 중대사고 적용 ESRP 개정(NUREG-1555)
Ø 2001 미국 911 사건
Ø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Ø 2015 국내 중대사고대응체계 수립
Ø 2019 중대사고 의무화,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심사중)
Ø 2020 EU 녹색산업 문류체계
Ø 우크라이나 전쟁, 테러 대응 반영 요구

국내외 원자력 환경 변화

7

항공기, 테러와 전쟁

22000033

원자력제도의 개선 필요성

◆ 개선되어야 하는 당위성

- 국제적 환경변화 :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규범화의 진전, 국제 환경 중심 요구

- 국내적 환경변화 : 국내 원자력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육성

-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정립 : 원자력법의 법리적 정당성, 시의성

- 원자력법의 체계화 : 법령의 체계나 법령의 세부내용의 합리성

◆ 현황

- 20여차 원자력법의 개정에도 원자력행정체계 변화 없음

- 원자력진흥위원회 중심의 상위체제 유지

- 원자력기술과 요구는 발전하였으나 신뢰성 구축은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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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주기적 안전성평가

• 최신 운전경험과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계통･기기 평가(수명평가)
•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방사선 영향 평가(방사선환경영향평가)

• 이이미미 관관행행화화된된 주주기기적적 안안전전성성 평평가가 àà너너무무 쉬쉬운운 수수명명연연장장

제도 부실 : 계속운전과 주기적안전성평가

• 국외 중대사고 대응 준비 미흡

- 후쿠시마 이후 급조 따른 기술 근거/철학 부족

- 후쿠시마 사고후에도 과거 관행 지속 

• 제도 미확보 및 독점 사업자의 의지/준비 부족

• 주기적안전성평가 수준의 수명연장 개선 필요

• “안전” 과 “성능／효율”은 동일 수준의 목표。 * 원자력산업안전청(NISA)은 2010년기술검
토와일부수정을거쳐 2011년 2월후쿠시마
원전 1호기에대한 10년인허가연장을승인. 
SAMG 적용

시급한 원자력 안전 인식／제도 재정립

미국의 수명연장의 명분기반 전략

• 40년 운영허가 기준

• 2001년 NRC 노화관리프로그램(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GALL) Report)

• 전체75% 원전에 대한 20년 운영연장 허용

• 2014년 NRC는 두 번째 라이선스 갱신이 규칙 변경 없이 기존 규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 2015년 NRC 노화관리프로그램(Generic Aging Lessons Learned for Subsequent License Renewal (GALL-SLR) Report)

• 두번째 허가갱신 추진
• BWR : 엑셀론 2,800MW Peach Bottom 원전

• PWR : Dominion Energy 1,600MW Surry 원전

• 두 번째 허가갱신은 브리징 전략 : 신형로, SMR...

고리 2호기의계속운전을위한교체설비및비용(2022년발표기준)

약3,000억발표

항목 세부항목

계속운전 PSR 안전성 증진사항 ○ 콘크리트 앵커시스템 재평가 및 개선
○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 재평가
○ 과도 및 냉각재 상실사고 재평가
○ 경년열화관리(AMP) 절차서 보완
○ 내환경검증 보완 및 후속조치
○ 타원전 현안 사항 자체 검토 항목 7건

MACST 설비구축

조밀저장대 설치

발전소 자체 도출 설비개선

기타 1300억

표준화된 노후원전 수명연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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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재 원자력 안전성 문제점

현재의 고유의 안전성 확보

과거의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미래의 국민 안심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사용후 핵연료 처리 : 대부분 가가동동원원전전, 수수명명연연장장, 해해체체 긴급 현안

대안 수립 긴급 필요
• 고리 해체 수행
• 고준위 관련 법 미제정 : 임시-중간-최종 처분 전략 부재

해결 대안 미수립시 
• 1,2년 후부터 단계적 발전 정지 필요

ü 사업자 건식 저장 추진
ü 주민과의 불화 발생

• 사용후핵연료 조밀저장 안전성 확보 필요
• 해체 진행 불가(고리 및 후속 원전)
• 현재 발전 정지 및 해체에 대한 기본 정책 미확보
• 탈핵 가속 및 상응하는 부담 

q ’08년 예상포화시기를 앞두고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 부지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Deja Vu

한한빛빛4호호기기 격격납납건건물물 공공극극

PAR 시시험험중중 불불꽃꽃  발발생생
※출처 : 기상청, 손문(부산대 교수)

지지진진 발발생생지지역역?

확확인인된된 고고유유안안전전성성 위위협협

< 공론화 권고안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 흐름도 >

2015 2020 2030 2040 2051

단기저장시설 운영

부지선정 처분전보관시설 확보·운영

실증연구 착수 처분시설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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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준준위위 계계획획

• 현황

• 공감 기준 없는 장기 계획

• 경험, 배경 없는 사업 진행

• 공론을 위한 공론

• 제안

• 긴급한 기준 공론 : 과거 국민 저항을 회피하기위한 최소 노력

• 중단 없는 다양한 연구 및 자료 수집

• 성급한 판단 유보

• 최대 비용 적립, 위험의 최소화

   현재의 역활 : 후손들의 부담 최소화, 최대의 정보 제공

• 사고 사후 수습 기반

• 광역 통제 및 안정 기준

• 인명 중시 미반영
• 중심 기본 개념 부재 : “인명”반영 필요 

• 통제/구난 기능 부재

• 피해 최소화 대응/방법 부재

• 적극적 의지 부재
• 안이한 사고 가정

1. 희박한 사고 확률

2. 격납건물 손상까지 충분한 대피시간

• 광역, 복합 재난 개념 반영 필요

국민안심 및 재난 대응

l 국내 방재 대책 l 급조된 수명연장

1. 중대사고의 설계 요건화
•후쿠시마 사고후 뒤늦은 중대사고 대응

2. 지난정부 수명연장 억제 정책 
•현정부 발표후 수명연장 대응

3. 원전의 노후화
•체계적 대응 부족

(참고문헌: Michael 
Schoeppner 박사
계산, 2016.10)

HYSPLIT 코드 계산결과 
(1,600 PBq Cs-137 방출, 2015.4.1 기상자료 근거, 7일 후)

사사용용후후 핵핵연연료료위위 위위험험성성
결론 및 제안

원자력은 효율적일 수 있는 안전 우선 에너지 수단
절약 àà 효율향상 àà 에너지 구조조정 개념 정립

• 가가동동원원전전  안안전전점점검검

• 고고유유  안안전전성성  우우선선  확확보보  ::  원원전전  안안전전성성

• 안안전전문문화화  재재정정착착  ::  안안전전중중심심  철철학학,, ””안안전전수수출출””  전전환환  필필요요

• 사사용용후후  핵핵연연료료

• 현현  저저장장  상상태태의의  안안전전성성  확확보보  

• 장장기기  처처분분  계계획획  수수립립  ::  국국민민  수수용용성성  확확보보

• 피피해해지지역역  우우선선  ::  건건설설,,  발발전전,,  폐폐로로  정정책책  수수립립

• 국국민민  안안전전성성  확확보보  우우선선

• 재재난난//원원전전  체체계계  확확보보  ::  국국민민중중심심  국국가가  체체계계  전전면면  개개편편  요요구구

• 체체계계적적  시시스스쳄쳄  구구축축  ::  ““人人””  중중심심  교교육육,,  훈훈련련,,  평평가가,, 대대응응  시시스스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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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과제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송기호

1.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과 자기 억압

한국의 국제법적 권리

국제법적 관점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는 경로에

는 방사성 위험 분석과 평가가 중요한 기초가 된다 런던 의정서와 같이 방

사성 물질 해양 투기 금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방사성 물질 해양 투기의 방사성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성이 있는 국

가라면 방사성 위험성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추고 분석하는 

데에서 자신의 위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모두 가입하고 있는 핵사고 조기 통지 협약

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와 

같은 계획된 방출에 대하여 방출국이 충분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주변국에게 조기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제 항 등 유엔해양법협약

도 일본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조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과 자기 억압

그러나 바로 이 곳이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모순이 되었다 아래에

서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시찰단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돌출적이며 단절적으로 일본보다도 더 오염수 방사성 위험성을 부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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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일체의 방사성 핵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의 원칙 앞에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고 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한국의 국제법적 대응의 이중의 과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사성 위험분석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모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사법재판소 구제절차 제소 검토 지시에도 불

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투기 방사성 위험 분석 등을 통한 잠정처분 

제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

더 진실은 오히려 이미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실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꾸린 후쿠시마 대응 의 이른바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

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서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 이라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당시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의하여 공개되어 윤석

열 정부가 자신의 접근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1) 한국과 일본이 가입한 해양법협약 제 조가 규정하는 잠정조치 란 피소 UN 290 ’ ‘(provisional measure)
국의 해양법 의무 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 전에 긴급한 경우에 임시적으로 내리는 UN 
조치임 일본이 피소된 사건으로 년 사건 1999 , Southern Bluefin Tuna (New Zealand v. Japan; 

을 보면 일본이 참다랑어 어획량을 늘릴 목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하자 뉴질랜Australia v. Japan) , 
드와 호주가 일본을 유엔해양법재판소 에 제소 잠정조치를 구함 해양법재판소는 일본에 대하(ITLOS)
여 당사국들이 가장 최근에 합의했던 다랑어 포획 수준을 넘는 포획을 금지하는 등의 가지 내용의 5
긴급구제를 명령 사건의 자세한 잠정조치의 내용은 아래 해양법재판소 누Southern Bluefin Tuna 
리집  참조 
ttps://www.itlos.org/fileadmin/itlos/documents/press_releases_english/press_release_28_en.
pdf



송기호 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  5554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과제 :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3 -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미 이른바 원자력계 전문

가들은 내부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과학적 분석에 따른 과학적 결론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문재

인 정부의 해수부 장관은 송기호 변호사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신청 절차에서 한국은 일본정부로부터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는 과

정에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공식 통지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미 오염수 투기로 

인해 유의미한 영향을 없을 것 이라고 결론을 내릴 당시 한국이 공식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나 정보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참고 문재인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게 질의한 

사항

위 차례의 질의에서 원안위는 아래에서와 같이 오염수 위험분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문제는 일본이 어떠한 수준과 정도의 자료와 정

보를 한국 정부에게 제공하였는가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자발적인 공개를 거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는 차례의 질의에서 오염수

2) 원안위는 심지어 이 질의 사항 제목조차도 당시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질의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에  , 
정보공개소송을 제기당한 후에야 일부 공개하였음  

처분 시 안전성 검증체계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해양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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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우려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정당화 쟁점

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을 

지적하였고 규정 의 정당화 요건을 충분

히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질의하였다 배출자 토쿄전력 계획 삼중수

소 년간 배출량 가 일본 환경 규정에 부합한지 일본의 이른바 다핵

종저감설비 에 대한 기계 성능 검증 통과 여부 과

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환경에 끼친 영향도 이번 영향평가의 특수성에 반

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가 환경영향평가 범위로 잡은  

로는 최대한 노출 범위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하여 일본에 질의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 

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처리된 오염수

윤석열 정부 원안위가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게 질의한 사항

사용전검사 대상 방법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측정평가핵종 재선정 판단근거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윤석열 정부 원안위는 처리된 오염수 라는 모순적 용어를 오염수라

는 용어와 함께 처음으로 일본에 보내는 질의에서 사용하였다 질의 내용에

3)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자 질의사항 자료 면 2021. 10. 6. ( 8 ), 2022. 2. 7. ( 18 )
4)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2021. 10. 6. ( 11 )
5) 및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면 2021. 4. 19. 2021. 10. 6. ( 5 , 11 )
6)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2022. 2. 7. ( 19 )
7)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2022. 2. 7. ( 20 )
8)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2022. 9. 3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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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비에 대하여 그 가동 전의 고성능 시험 검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원안위는 이에 대한 일본의 답

변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윤석열 정부의 자기 부정 후쿠시마 시찰단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원안위가 부터 까지 일본에 질의한 내용과는 2023. 7. 7., 2021. 4. 2023. 2. 
전혀 동떨어진 이른바 후쿠시마 시찰단 보고서 가 출현했다 여기에는 위에, < > . 
서 본 다섯차례의 원안위의 질의 사항 및 일본 답변에 대한 그 어떠한 체계적 
분석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절적인 돌출이다. .  

그럼에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
고서는 일본의 환경영향평가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IAEA . 
일본의 보고서가 직접 담지 못하는 한국에 불리한 내용까지 명시적으로 기술, 
하였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방출되더라도 후쿠시마 바다 삼중수소 농도 수준은 . 
우리나라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서술하였다 이 .(p.152) 
의미는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바다로 유출된 과거 오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하여 추가로 오염수 방출이 되더라도 해당 해역의 삼중 수소 농도 
수준은 사고가 없던 한국 해역에서 평시 검출될 수준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한. 
국의 현재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그 원. 
문은 아래와 같다.  

방출 전의 배경준위 조사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년 추가된 발전소 북쪽 “ 2022 20km 
지점 과 남쪽 지점 의 삼중수소 농도범위는 (T-S1) 20km (T-S5) <0.068∼

이었다 따0.21Bq/L(2022. 5. 2022. 11.), <0.074 0.15Bq/L(2022. 5. 2022. 11.) . ∼ ∼ ∼
라서 처리된 오염수 방출 후 주변 해역에서 증가될 수 있는 삼중수소 최대 농20km 
도는 발전소 북쪽 지점 에서 남쪽 지점 에서 T-S1( 20km ) 0.31Bq/L, T-S5( 20km )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농도 수준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평상시 검출0.35Bq/L . 
될 수 있는 삼중수소 환경준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일본 후쿠시마 바다 세슘 수치가 안전 기준치 이하라고 

9) 자 질의사항 첨부 자료 면 2023. 2. 24.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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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 (p.8)

자료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년 초기 최대 가까이 측정 “137Cs , 2011 100,000 Bq/L 
되었던 일본의 농도는 년 말에 이르러 상당히 감소하여 이하 137Cs 2011 10 Bq/L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에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년 현재는 2023 1 

이하의 농도를 보인다Bq/L .” 

후쿠시마산 어류에 대해 연간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도쿄전, " 69.35kg" 

력의 환경영퍙평가는 적절 하다고 하였다" " .(p.178)

결국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리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었다 즉 , . 

방사능으로 인한 수산물 무역 제한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는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단절적인 돌출에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

대응의 출발점으로서 일본 답변 자료 공개  3. 

먼저 돌출을 없애야 한다 시찰단 보고서는 원안위가 준 용역으로 원안위는. ,  , 

시찰단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말고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특히 원안위가 부터 까지 일본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일본2021. 4. 2023. 2. 

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분석한 원안위의 검토보고. 

서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새로운 원안위의 접근에는 정당화 요건 과거 후쿠시마 사고에서 발생한 기‘ ’ , 

존의 방사성 위험을 반영한 평가 의 성능 시험 결과 등 원안위가 일본, ALPS

에 질의한 핵심 내용에 대한 일본의 답변 자료 공개가 필수이다 일본의 답변 . 

자료를 한국 과학계에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본에게 추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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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을 . 

추가해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 수산물수입금지 과학적 근거를 갖출 한국의 의. 

무를 이행하는 일인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생검역협정 조 이렇게 . (WTO 5.7 ) 

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자기 모순은 한일 관계를 더 깊은 뻘밭에 빠뜨릴 

것이다.

런던 의정서 경로와 분쟁 인정 전략  4. 
                                                          

안으로는 돌출을 없애면서 국제법적으로는 런던의정서 경로에 집중해야 (1) , 
한다 이 의정서는 일체의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다 그리고 여. . 
기에는 어떤 별도의 방사성 위험 분석을 요구하지 않으며 투기 자체를 금지하
는 국제법적 틀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이 경로에 단단히 집중해야 한다. .

런던의정서는 육상 에서 배출되는 오염이 아니라 해상 에서 배출되(2) ’ ‘ (at sea)
는 오염에 대하여 적용된다 런던 의정서의 금지대상 투기 의 하나. ’ ‘(dumping)
로 기타 해상 인공구조물 로부터 고’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의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조.(1(4) )10)

일본은 연안 해저에 킬로미터 지하 해저 터널을 만들어 바다에 배출하는(3) 1
데 이는 통상의 해안가 원전이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는 육상에서의 배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런던 의정서가 금지하는 기타 해상 인공구조물 에 해당한다고 ’ ‘
본다.  

참고로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사무국의 년도 의견서는 일본의 오염수 2022
방출에 대하여 금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었다. 
그러나 이 의견서는 위 킬로미터 지하 해저 터널 쟁점에 대하여는 따로 검토1
하지 않았다. 

10) "Dumping" means: 1 any deliberate disposal into the sea of wastes or other matter from 
vessels, aircraft, platforms or 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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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하여 김영석 런던의정서 준수그룹 부의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
교수 의 견해를 소개하면 원전 오염수를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에 방류한다면 ) , 
이는 런던의정서상의 투기 에 해당하여 방류자체가 런던의정서에 위배될 소‘ ’ , 
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석 교수의 논문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 , 
양방류에 대한 런던의정서의 적용 검토)

문재인 정부의 국제법적 쟁점 제기와 분쟁화 전략(4) 

문재인 정부는 년의 문제 제기에 이어 년 월 국제해사기구2019 , 2021 8 , UN 
에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공문서 를 제출하였다 문(IMO) (IMO LC 43/11/1) . (

서 제목 후쿠시마 제 원전 방사능 폐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려: ‘ 1 ’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s regarding the decision on the 
discharge of radioactive wastewater from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into the sea”, IMO Doc. LC 43/11/1 (20 August 
2021). 

그리고 일본에게 관련 정보와 충분한 협의를 요구하였다 일본의 방사능 폐수 . 
방출은 이웃 국가들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국제사회에 공표하였다.  

윤석열 정부의 자기 억압과 비분쟁화 모순(5)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2023
지 않았다 어떠한 추가적 정보나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즉 의도적으로 분. . 
쟁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자기 억압은 전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해결책. 
이다.  

분쟁 존재 전략과 런던의정서 중재회부 (6)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를 억압해서는 안된다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전. 
면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의 원칙을 강력히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서의 적. 
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쟁점이 존재함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한국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이러한 분쟁 발생은 런던의정서 중재절차 적용대. 
상이며 일본을 런던의정서 중재 절차에 회부해야 한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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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분희
나아리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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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황분희 나아리 이주대책위 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살고 있는 황분희라고 합니다. 

저는 월성 원전 제한구역에서 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300 .
 
핵발전소 가까이에 살면서 건강과 재산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삼중수소라는 방사능에 내부피폭되어 있습니다. 

몸속에 방사능을 품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직원, 
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왜 못 사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방사능이 핵발전소 안에서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주민들 소변검사에서 살 아이까지 삼중수소가 나온다는 , 5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년 동안 이주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10 . 

한수원에게 이주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길 요구했지만 오히려 한수원은 ,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월성 원전에서 일하는 것과 연결하여 나아리 , 
이주 요구에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주를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이주를 시켜 줄 수 10 , 
없고 이주대책위의 농성장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 왔습니다 이제 , . 

이주를 요구하는 사람은 명 남아있습니다 국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4 . 
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아있는 이 사람들만이라도 이주시켜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
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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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김용국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전 집행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명연장 추진의 문제점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검토□ 

년에 제정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조 공론화 등 에 따라 박근2006 6 2( )「 」 
혜 문재인 정부은 공론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화는 실패했습, . 
니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소외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 
의 공론화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와 겹치면서 공론화 과정에 지역주민이 , 
소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을 .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위원회 는 독립적 행정‘ ’ ‘
위원회 신설 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권고를 무’ . 
시하고 일반 행정위원회 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방사성, ‘ ’ . 「
폐기물관리법 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동법  제 조의 제 항은 위원회는 . 6 2 5 “」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
진흥법 제 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3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
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원자력계는 고준위 특별법 은 민생법안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 「 」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 
고준위 특별법 은 핵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 」
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대로 둘 수. 
밖에 없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즉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 

세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우선 임시저장. 
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텍소노미 대응을 위한 국민 눈 가리기에 . EU 
불과하며 원전 지역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고준「
위 특별법 은 국민과 미래세대보다 원자력계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 되」
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년 월 일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신규원. 2023 1 12
전 건설추진을 기본으로 하는 제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10 (2022~2036)「 」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준위 특별법 을 제정하는 것은 결. 「 」
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
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유관 지자체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 「 」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 마련과 전담조직 신2023. 3. 9.) , ‘

설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지난 월 년 에 기술 로드맵을 발표, 7 (2022 ) R&D 
하면서 조 천억의 예산을 사용하기로 하고 재원은 방폐기금을 1 4 , R&D 
통해 조달하고 고준위 방폐물 관리비용 산정 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 
것으로 하였다 고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바로 정부가 독립적 행정위원회가 아닌 일반 행정위원회로 추진
하는 이유입니다 정부 조직 비대화에 대한 관계부처의 우려 행정안전부. (
는 의결 자문위원회 설치 를 고려할 때 일반 행정위원회 신설이 현실적)
이라고 하지만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전 수명연장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 

문재인 정부는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지 않겠다 는 정책을 확정했습니‘ .’
다 그러나 원자력계는 이에 반발해 강력히 저항하였고 대선에 적극 개. , 
입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 .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폐기하고 수명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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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 결과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호기 고리 호. , 2 , 3·4
기 한빛 호기 한울 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 1·2 , 1·2
안의 주민공람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열람한 지역주민들은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고 내용을 이해하기‘ , 
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용어에 대한 해설조차 없기 때.’ . 
문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시설 방사선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
원안위고시 제 호 제 조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의 ( 2020-7 ) 4 ( ) 5
는 평가서등에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
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 
에 주민의견수렴 대상 지역의 행정청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의 해설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현재 부속서류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 , 
제될 것이 없다 고 응답하였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들은 지멱주민들에게.” . “
는 다소 어렵더라도 전문가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였고 평가서가 작성, , 
돼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보는 데 문제가 없다 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 
지역주민들로서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상황입니다 또한 별표 에. , 1
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된 사고 유형별 방사선원을 기술한다 방사선원“ . 
의 결정시 사용된 가정을 기술한다 피폭선량에 사용되는 계산모델 및 . 
입력자료를 기술한다 에 의거하여 초안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 , 
무시하고 주민공람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최신기술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 
최신기술기준이 원자력안전법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프랑, 「 」
스 캐나다 등 원전 도입국의 기준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 
니다 오히려 원자력안전법 이나 하위법령 규제 심사기준 지침은 도. , , · , 「 」
입국의 최신기술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결과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어 심각. , 
성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에 중대사고를 도입하였다 라고 하고 있으나 세계 어“ .” , 「 」
느 나라에도 없는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것을 도입해 중대사고를 무력화 
해버렸습니다 미핵규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 (NUREG-1555, 

년 을 보면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1999 ) ,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중대사고 발생 시 주변지역이 방사능물. 
질에 오염되었을 때 피해 가능한 농 축산물 동산 부동산 대피비용 등 , · , , , 
사회 경제적비용에 대해서 즉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또는 발생한 후에 · , 
취해지는 비상조치와 관련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영향도 논의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사고 설계경감대안 을 반드. , (SAMDA)
시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의 경우 사고관리계획서“
를 준용하였다 라고 하면서 원자력시설 부지 위치 기준 즉 부지경계에.” “
서 를 넘기지 않고 있어 안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250mSv .” . 
이의 근거를 사업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지“「
침 을 준용하여 작성하였기에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 는 입(2018.12.) .”」
장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지침을 보면 서문에 미국핵규제위원회 심사지“
침인 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본 지침은 NUREG-1555 .”, , “

년 영광 호기로부터 축적한 경험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규제1988 3·4 , 
요건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국내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 심사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서 원자력안전법에서 도.” 
입한 중대사고 개념을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법에서 도입. 
한 중대사고 개념을 탑다운 한 것은 국회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
입니다. 
   
사업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년 월 일 모든 원전에 대해 원안위2019 6 21
에 제출하였으나 년 월 일 현재까지도 승인되지 않은 상태입니, 2024 5 14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수원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 
작성하면서 중대사고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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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습니다 이에 전남 영광군 함평군 등과 전북 고창군 등에서 이에 . ,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한수원은 밀어붙이기로 공무원들을 상대로 , 
행정소송을 하는 등으로 협박 공람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후속조치 피동형수소제거기 □ 

후쿠시마 원전사고 시 수소폭발로 사고가 더 커지면서 국내에서 정부합, 
동대책반은 중대사고 대비용으로 피동형수소제거기와 격납건물여과배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한빛원전에도 피동. 
형수소제거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광지역에서는 한빛 호기에 시험성적서위조 사건이 발생해 5·6
산업부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구매규격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원자력연구원에 스파크라는 쳄버가 만들어지는데 실험“ , 
시 참관하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의 실험시설 사용거부로 쳄버를 사용하지 못하자. 
독일베커사에서 타이실험을 하였습니다 타이실험결과를 영광지역주민들. 
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년 월 의 뉴스를 보고 영. 2021 2 KBS
광지역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방송 보도를 통해 실험 중 . 
불티가 날아가면서 오히려 화염이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
기되었습니다 이후 원안위가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만족하지 않을 . , 
결과를 내놓고 해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대응을 위해 국내 원전에 공급된 , KNT
사와 세라컴사의 제거기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결과 불티는 . 
화염이나 폭발로 이어지지 않으며 구매규격은 미달하는 것으로 원자력, , 
안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지역민들은 많은 전문가들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와 교육 등
을 통하여 인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회 에 부의된 (194 , 2024.5.9.)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빛 호기의 냉각재펌프 수리 후 오일링을 잘못 조여 윤활유가 밖1
으로 새어 나왔으나 제거 미숙 및 미흡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계통 , 
유로 중간냉각재배관 보온재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C . 
그동안 원전에서 많은 화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연성 물질‘
은 없다 고 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 , 
발화유발물질이 정말 없는지에 대한 국정감사 등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국회에 요청드립니다22 . □ 

고준위 특별법 은 윤석열정권의 원전진흥정책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1. 「 」
입니다 미래세대와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 「
법 에 따른 제대로 된 공론화를 재추진해 전 국민의 공감대하에 법률」
이 제정돼야 합니다.

위에서 거론한 내용 이외에 국회에서 제 개정한 원자력안전법 을 무2. · 「 」
력화시킨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고시 규제기준 지침 심사기준 지, , , · , ·
침 등을 조사하여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국회가 원자력안전법에 수명연장 신규건설 등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3. , 
정보를 공개를 하도록 개정하였으나 고시 등으로 정보공개내용을 무, 
력화 하였으며 원자력안전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 「 」
었으나 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국회가 제정한 법을 무력화시, 
키고 인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여 주십. 
시오.

정부가 후쿠시마 후속조치로 설치된 피동형수소제거기에서 국민권익4. 
위에 제보한 내용대로 불티가 날리고 구매규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으로 중대사고 실험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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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안전기술원은 제 회 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 에 불티는 194 (2024.5.9.)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 
지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로 제거값을 구해야 한다고 주변지역과 제
보자 등이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함수로 계산하면서 의견 등
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 
전기술원에 국정감사 등을 추진하여 감사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토론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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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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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진행 상황과 대 국회의 과제22
-

윤윤석석열열  정정부부와와  한한국국수수력력원원자자력력의의  노노후후핵핵발발전전소소  수수명명연연장장  계계획획11..  

- 년 월 일 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윤석열 정부 대 국정2022 5 3 20 110
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라는 제목으로 에너지 ‘ , ’ “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음” . 
.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년 월 일 원자력 규제 2022 6 13 ‘
현안 점검단 을 구성하고 원안위와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안전기’ , , , 
술원의 실무책임자로 계속운전 제도개선 워킹그룹 을 구성해 원자력안전법 시‘ ’
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어 설계수명 만료일 년 사이에 계속운전 안전성평, 5~10 ‘
가 보고서 를 제출하게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음’ . 

- 윤석열 정부는 년 월 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국무회의에서 심의2022 7 5 ‘ ’
의결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통해 년 전력- , 2030

믹스상 핵발전 비중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 지난 정부의 에너지30% , ‘
정책 방향 과 에너지기본계획 등 핵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원전 확대’ ‘ ’ ‘ ’ 
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식화했음.

- 환경부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는 한국형 녹색금융지원 분류체계 택2023 1 1 ‘ ’(K-
소노미 에 핵발전을 포함시켰음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 에 원자력 기반 에너) . ‘ ’
지 생산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것임 또 녹색, . ‘
부문 연구 개발 실증 에 소형모듈원자로 등을 포함시켰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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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원전 진흥 정책 추진에 따라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년 월 일 확정했음 핵발전 비중이 지난 정10 2023 1 12 . 

부 차 기본계획은 차 계획은 9 23.9%, 10 32.4%. 

-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 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 ’
현실화하겠다는 것임 핵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신한울 보다 수명연장 . ( 3~4) 10
기를 통한 원전 비중 확대‘ ’

표표 한한국국수수력력원원자자력력의의  노노후후핵핵발발전전소소  수수명명연연장장  계계획획[[ ]]  

                   자자료료  출출처처 조조선선일일보보  (( ::  22002244..  44..  11))

지난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금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기조로 점진적인 , 
탈원전 을 선언했으나 법 제도 마련까지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 ’ . 
정부는 수명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원전 진흥 정책 을 추진 ‘ ’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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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재재  진진행행  중중인인  노노후후핵핵발발전전소소  수수명명연연장장  관관련련  상상황황22..  
고리 호기와 한울 호기는 용석록이 작성 한빛 호기는 호남권 활동가가 정리한 ( 2,3,4 1,2 / 1,2※ 

것을 토대로 작성했음)

고고리리 호호기기  수수명명연연장장  절절차차  추추진진  경경과과와와  현현황황22--11..  22

시기 내용

년 월 일2022 4 4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 ’(PSR) 
제출 

년 월2022 4~10 가 서류적합성 검토 완료 한수원이 보완 후 다시 제출KINS PSR , 

년 월 일2023 3 31 한수원이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현재 가 계속운전 심사 중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 계획 승인 예정KINS , 

현재 원안위가 운영변경허가 심사 중 검토 및 승인 예정, 

고고리리 호호기기  수수명명연연장장  방방사사선선환환경경영영향향평평가가서서 초초안안 공공청청회회  경경과과22--11--11..  22 (( ))  

일시 대상 지역 비고

 2022. 11/23 울산 울주군 무산

2022. 11/25 부산시 개구(5 ) 무산

2022. 11/28 울산 개구 양산시(4 ) / 진행

2022. 11/30 부산 기장군 출입 제한

2022. 12/02 부산시 개구(4 )
주민들 단상 점거 목소리 안 들려, 

도 공청회 강행

2022. 12/22 부산시민 부산시 주관 토론회

2022. 12/26 울산 울주군 무산돼 재개최11/23 

2022. 12/28 부산시 개구(5 ) 무산돼 재개최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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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리리 호호기기  방방사사선선환환경경영영향향평평가가서서 초초안안 공공람람  과과정정의의  문문제제점점22--11--22..  22 (( ))  
- 고리 호기 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 과정에서 부산과 울산의 시민사회가 주2

요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중대사고 시나리오를 제대로 상정하지 않았다 는 ‘ ’
것과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울산 공청. 
회 자리에서 고리 호기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고 발언해 “ 2 ”
물의를 빚었다. 

- 고리 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를 반영 해야 한다2 ‘ ’ . 
그러나 한수원은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중대사고 상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 
세한 내용과 쟁점은 후술함.

- 한수원은 고리 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2 ‘ ’( ) 
을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차 진행했고 월 일부터 일까지 2022 7 8 9 5 1 , 10 6 25
추가로 차 공람했다 한수원은 차 공람해서 평가서 차 공람한 평가서 초안 2 . 2 1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사고로 인한 영향평가는 차 공람 당시 미국 원자력규. 1
제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사지침서 에 제시된 사고유형(ESRP, NUREG 0555)
과 가정사항 분석 방법을 이용했다고 하였으나 차 공람에서는 이를 국내 지, , 2
침에 따랐다고 수정했다 차 공람 평가서는 차 평가서의 오류를 수정한 곳이 . 2 1
군데가 넘었으며 한수원이 고리 호기 평가서 초안을 급하고 졸속으로 작성50 , 2

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 고리 호기 평가서 초안 공람 주민 수는 공청회 대상 주민 만 명 중 2 , 387 9507
에 해당하는 명 온라인 포함 에 그친 것으로 확인됨 현재 원안위는 0.02% 750 ( ) . 

한수원의 고리 호기 운영변경 수명연장 허가를 심사 중임2 ( ) .

고고리리  호호기기  수수명명연연장장  절절차차  추추진진  경경과과와와  현현황황22--22..  33··44

시기 내용

년 월 일 2022 9 26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  

서류적합성검토 완료 가 계속운전 심사 중 검토 및 안전조치 이행 계, KINS , 
획 승인 예정

년 2023 3/31 ~ 한수원이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진행 중

현재 원안위가 운영변경허가 심사 예정 검토 및 승인 예정, 



용석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실장  11111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현황과 과제 : 국제법적 대응을 중심으로

- 5 -

고리 호기는 부산과 울산 시민사회가 고리 호기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 3~4 2
않았음 고리 호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평가서였으며 수명연장 절차를 중단하라. 2 , 
고 요구하였음.  

한한빛빛  호호기기  수수명명연연장장  절절차차  추추진진  경경과과와와  현현황황22--33..  33··44

- 한빛 호기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대상 기초자치1~2
단체와 주민단체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문제점은 후술, 

울울진진의의  한한울울  호호기기  수수명명연연장장  절절차차  추추진진  경경과과와와  현현황황22--44..  11··22

시시기기 내내용용

년 월 일2023 6 30 한수원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  

년 월 일2023 10 10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반경 내 개 기초지자체 영광군( 28~30km) 6 ( , 
함평군 장성군 무안군 고창군 부안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 , , , ) 
안 제출 

년 월 현재2023 10 ~ 

개개  기기초초지지자자체체는는  한한수수원원에에  보보완완을을  요요청청함함--  44
영광군청 회 함평군청 회 고창군청 회 부안군청 회(1 ), (5 ), (3 ), (4 ) ※ 

※ 장성군청 무안군청은 검토의견 개진 후 바로 주민공람 실시하고 작년 , 
월 말 종료 12

장성군 주민공람 대상자 명 중 명 약 참여· (23.10.19~12.18), 11,069 85 ( 0.7%) 
무안군 주민공람 대상자 명 중 명 약 참여· (23.10.19~12.18), 4,432 424 ( 9%) 
영광군 주민공람 대상자 명 중 명 약 참여· (24.1.25. ~ 3.25), 44,643 4,526 ( 10%) 
부안군 주민공람 대상자 명 중 명 약 참여· (24.2.6. ~ 3.25), 11,543 368 ( 0.3%) 

· 고창군 주민공람(24.3.18. ~ 4.17), 대상자 명 중 약 명 약 참여 51,538 1,400 ( 0.27%) 
함평군 주민공람 공감 기간 일 연장했음· (324.3.29 ~ 5.13)  ( 10 )
향향후후  공공청청회회  예예정정임임--  

년 하반기 2024
월 경(8~10 ) 

한수원 운영변경 수명연장 허가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 ( ) 
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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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내용

년 월 2023 10 한수원이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  

현재 서류적합성 검토 중으로 파악함

년 2023 3/31 ~ 한수원이 원안위에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진행 중

현재 원안위가 운영변경허가 심사 예정 검토 및 승인 예정, 

수수명명연연장장  관관련련  문문제제점점과과  대대  국국회회의의  과과제제33..  2222

- 기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고시 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2011. 11. 11.) 「 」
를 하면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 “ ” .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 헌마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후 2012. 2. 7. (2012 121)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시에서 중대사고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2016. 3. 24. “
다 는 부분을 삭제했다 원안위는 개정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 . 2016. 6. 30. 「
작성고시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 방사선. (KINS)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 과 심사 지침 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시 중대사고 > < >
평가는 사고관리계획서 의 중대사고 평가를 준용하라고 명시했다 사고관리< > . <
계획서 의 중대사고를 상정하면 중대사고를 완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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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심사 지침은 중대사고 평가 관련해 사고관리계획KINS
서를 준용하도록 한 것이며 방사성물질의 기상확산 값을 만 적용하도록 했, 50%
다 이러한 잘못된 규제 지침의 문제점으로 인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방사선 . , 
영향 평가가 건설이나 운영허가 당시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평가보다 배 이50
상 낮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현현  상상황황--11
한수원은 년 월 일 개 핵발전소 중대사고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2019 6 21 28
제출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면서 보완요구를 계속하고 .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아직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 . 
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 조차 사고 발생 후 조치를 통해 방사성물질이 , ‘ ’ ‘ ’
대량으로 확산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피폭선량을 ,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사고관리계획서가 핵발전 사업자의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을 ,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도구 로 쓰이고 있다 한수원은 울산공청회에서 고리 호기‘ ’ . 2
는 후쿠시마 사고처럼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확산되는 사고는 절대로 일어
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 원전 안전 관련해 설비 , 
개선이 아닌 제도 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 ’ . 
원전 안전 관련 국내 기술기준은 대부분 미국이나 캐나다 것을 참조하면서 이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적용해 규제 완화의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핵발전소 안전성 관련 규제기준을 재정립할 .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민대피 등은 설계기준사고 기준이고 중대사고나 복합사. , 
고 다수기사고 등에는 대비하지 못한 상태다, .

χχ

- 8 -

현현  상상황황--22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통해 「 」
사업자가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중대사고를 평가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 

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작성 지침 에 사업자가 중대사고를 평가할 때 사고KINS < >
관리계획서를 준용하도록 했다 이것은 하위 지침 이 상위 규정 을 위반하는 . < > 「 」
대표적인 사례다.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 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잘 관리하여 중대사고
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중대사고가 발생. , 
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중대사고 시 방사선환경영향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 

그런데 사고관리를 통해 중대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중대사고를 상, 
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 안전을 현저하게 해친다. 

현현  상상황황--33
고리와 한빛 평가서 초안에는 사고로 인한 주민보호대책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이 주민보호「 」
조치를 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용 이 아닌 본안 원안위 심사 에 넣도록 규정했기 ( ) ( )
때문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이 . 
유일하게 공람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료는 평가서 초안뿐이다 그런데 지. 
역주민의 의견이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주민보호대책을 평가서 초안 주민 공, (
람 에 누락해도 되게끔 규정한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현현  상상황황--44
국내핵발전소는 최소 기 이상씩이 밀집해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수호기 사고6 . 
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사고의 가정 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영 중 발생 가( ) 6.1 ‘ ’ “」
능한 사고를 유형별로 가정하라 고 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호기 사고는 운영 중뿐” . 
만 아니라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에서도 사고로 인한 영향을 평가함이 마‘ ’
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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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현  상상황황--55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
로 제정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이하 소통법 이 오히려 국민과 ( )「 」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고리 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의 원자력안‘ 2 ’ ‘
전정보 비공개 처리 사유서는 개 항목을 비공개하면서 쪽에 걸쳐 비공개 사유를 ’ 453 52

적었다 지역주민이 전문가 등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하려고 해도 비공개 항목이 많아서 .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대  국국회회는는2222  원자력안전 관련 법과 소통법 시행령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분, , , , 

석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 국민 안전을 지
키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관련 제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라서 이를 . 
연구하는 연구단체를 만들거나 연구용역 등 적극적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할 것, 
이다 그리고 . 시민사회가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수명연장 관련 주

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

대대  국국회회는는2222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원전 진흥 정책 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 ‘ ’

도 수명연장 절차 중단에 힘을 쏟아야 한다 원전 진흥 정책 은 탄소중립의 대안. ‘ ’
이 절대로 아니며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 . 
위해서는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11 .

대대  국국회회는는2222 수명연장 등 원전 진흥 정책 의 중요한 기재로 작용할 대 국 ‘ ’ 21

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
대책 없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 신규건설과 수명연장 중단 점, -
진적인 탈핵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그러한 전제로 시민사회 지역주-
민 등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대대  국국회회는는22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등 원안위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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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노노후후핵핵발발전전소소  수수명명연연장장  관관련련  방방사사선선환환경경영영향향평평가가의의  문문제제점점
(부산 울산 시민사회 호남권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제기한 평가서 초안의 주요한 문제점 - , 
간략 정리)

최신기술기준 미적용① 

- 한수원이 고리 호기 평가서 초안의 사고로 인한 영향 에 평가 기준을 최신기2 < >
술기준이 아닌 를 적용했다고 기술했다가 뒤늦게 국내 지침에 ‘NUREG-0555’ ‘ ’
따라 작성했다고 수정했음 의 평가서 작성 지침은 최신기술기준인 . KINS

를 선택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됨‘NUREG-1555’

한수원 답변
국내 심사지침 는 최신 원전에 적용한 기술기준이며 미국 는 미국 규(KINS/GE-N004) , NUREG-1555
제기관이 발행한 최신기술기준이다. 

부적절한 평가서 초안 기술 근거② 
- 한수원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하면서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를 준용한다고 ‘ ’ ‘ ’
밝혔다 그러나 사고관리계획서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며 수정 보완 과정. ·
을 거치고 있는 서류로 승인되지 않은 상태다 즉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중. , 
대사고 평가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준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한수원 답변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에는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해당 평. 
가에 대한 심사지침 준수 여부 등 기술적인 적합성에 대해서는 규제기관 심사를 통해 확인 받을 예
정이다. 

불명확한 중대사고 상정 경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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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관리계획서의 중대사고 분석 결과가 발생 확률이 충분히 작거나 설비가 작동 요‘ ’, ‘
구시간 내에 확보되어 중대사고의 영향평가를 배제하고 있어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목’ , 
적으로 하는 잠재적 사고의 영향평가 및 대책 마련에 반하고 있다. 

한수원 답변
사고관리계획서의 모든 사고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중 고장사고에 대해서는 선
량평가가 아닌 예방적 조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진전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음 발생가능한 모든 사. 
고에 대해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수행했고 잠정적 방사성환경영향이 큰 사고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 
중대사고로 진전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방사선 영향이 큰 사고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

다수호기 영향평가 누락④ 
- 원안위 고시에 규정된 복합시설의 영향평가는 운영의 영향만이 아닌 사고의 영향도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다수호기 사고의 영향평가를 수행
하여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 답변
국내 원전은 안전설비를 공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원전별 사고가 다른 원전에 파급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극한 자연재해로 인한 다수호기 사고 관리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마련된. 
다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선량평가 기준은 국제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았다 일부지 내 다수기 영향은 . . 
원안위 고시제 호에 따라 제 장에서만 요구되는 사항이고 제 장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 2020.7 ) 5 6
문에 오인 사항은 없다. 

주민보호대책 누락⑤ 
- 평가서 초안에 사고로 인한 주민보호 대책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았다 원안위 고시 제. 

호 제 조 제 항에서 평가서 내용은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되2020-7 5 3 ‘
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 ’ , 
가서 초안에도 주민보호 대책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한수원 답변: 
원안위 고시 제 호 별표 에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사항이지만 초안 기술 사항이 2020-7 1 , 
아님 하지만 주민보호대책은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 공람 시 비치되는 설명 자료에 포. ‘ ’
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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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

이희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

대한민국은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

1. 국내 원전의 안전 문제

가 방사능 오염 문제  . 

월성원전 안전성 관련 수조 구조물인 사용후핵연료저     
장조 및 사용후폐수지저장탱크(Spent Fuel Bay) 

누설로 인한 자연환경 오염(Spent Resin Tank) 
  
나 부실시공 문제  .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와 관련하여 중요 역할을       1) 
하는 기기들을 구조물과 연결하여 고정하는 앵커
볼트 부실시공 지진 발생 시 기능 상실 우려( )

월성원전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적용할 수 없는       2) 
비내진 일반 앵커로 부실시공 설계기준 사고 시 (
고온 고압 상태에서 누설 발생 가능성/ )

원전 격납건물 설계기준 코드에서 허용하지 않는       3) 
형태의 앵커 로 부실시(Deformed Wire Anchor)
공 설계기준 사고 시 고온 고압 상태에서 누설 ( /
발생 가능성)

원전 안전운전 및 안전정지에 주요 두뇌 역할을       4) 
하는 캐비넷 들이 지진 시 상호 간섭되게 부실시
공 지진 발생 시 기능 상실 우려( )

원전 사업자 및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행태2. 

가 원전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하여 건설 및 운  . 
영하여야 하며 사고 시 또는 상기와 같은 문제점 발, 
생 시 법에 근거하여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보고 및 
후속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하나 상기 안전성 문제들
에 대해서 법을 따르지 않음. 

나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상기 안전성 문제들에 대해서   . 
쉬쉬하며 행정조치 또는 행정처분 등의 규제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문제없다고 호도함.
규제기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대한 감시체계      
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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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방송 및 국회의 태도3. , , 

가 언론 및 방송  .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 문제 제기를 꺼리는 분위기    

나 국회  . 
단발적인 선전 효과에 관심있고 심도있는 해결책엔 무    
관심

대한민국은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4. 
  

실상이 이런데 사고 시 안전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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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론론문문

진재용 변호사 2024. 5. 14. 

안녕하십니까 저도 원전 안전이나 방사능 문제와 관련하여 관여하고 있는 . 

사안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소제거기 의 성능이 떨어지고 불티가 날린다는 공익신고를 1. (PAR)

년 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였습니다 원안위에서는 2021 1 . 2024. 5. 9. 

신고자가 문제제기한 대로 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

왔지만 폭발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험 초창기 문재인 정부 시절, . , 

에는 신고자가 원안위에 출석하여 의견도 개진하였고 실험 과정에서의 참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모두 허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서는 신고자가 배제된 채 원안위가 최종발표를 한다는 점도 모르고 결과가 , 

발표되었습니다 신고자는 문제의 실험의 담당자이고 이 문제를 신고하. PAR 

여 국민 안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원안위가 신고자를 적대시하고 배제하는 .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연 원안위의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 

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고자를 비롯한 학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 

니다 나아가 신고자가 지적한 문제를 은폐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책 역시 필요합니다. 

저는 한편 춘천지역 아파트 도로 학교 등에서 방출되는 방사능 문제에 2. , , ,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법령 규제체계에서 건축물 시설물의 방사능에 대해 규제 공백 상태, , 

입니다 다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는 특정 방사능 수치를 초과하. , 

는 가공제품을 결함가공제품이라고 하고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원, 

안위가 수거 폐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 라, , . 

돈 침대에 대한 수거 등 조치도 이 생활방사선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 

건축물 시설물 역시 결함 가공제품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 

니다 건물이 제품이냐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법령에 제품은 이. , 

러이러한 것만 되고 건물은 되지 않는다고 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에 춘천시민들은 원안위에 특정 시설물이 결함 가공제품인지 그 수치를 측

정해달라고 신청을 하였고 원안위는 시설물은 가공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 

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민들은 이 원안위의 거부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에서 저희가 승소했. 1

습니다 심 법원은 시설물 건축물도 생활방사선법상의 가공제품이 될 수 . 1 ,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원안위가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 

고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원안위의 태도는 참 황당합니다 건축물에서 나오. . 

는 방사능은 자연방사능이랑 똑같은 것이어서 규제할 수도 없고 규제할 필

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건축물을 가공제품으로 보게 되면 건축물. , 

을 모두 폐기해야 해서 국가적인 혼란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도  . 

이런 주장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소송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

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법원에서 다투기보다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 , 

개정하면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생활주변방사선법에 건축물 시설물. , 

도 규제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 , , 

시설물에 대해 원안위가 규제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그 규제 권한을 지자

체에 나누어주는 식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당장 모든 건축물을 .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면 경과규정을 둔다거나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합

니다 건축물 시설물의 방사능은 다른 방사능하고 달리 인체에 안전하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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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안위는 이에 대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철저히 복. 

지부동의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대 국회에서는 생활방사선법에 대한 . 22

적극적인 개정과 원안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질타가 절실히 필요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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